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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 제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자료 분석과 패널테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자료분석 결과 정책개선이행이 높은 지역은 중서부 자치시군, 낮은 지역은 동북부 자치시군으로 나타났고, 정책개선계획의 산출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정책개선이행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는 법령, 계획, 사업을 포함한 종합이행률에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6급 이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정책개선계획 산출, 기초의원의 진보 당파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밖에 법령 이행률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resul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a random effect model based on spatial data analysis and panel data targeting regions under Gyeonggi-do local government. First, spatial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areas with high implementation of policy improvement were Midwest local district while areas with the low levels of implementation were Northeastern reg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re policy improvement plans the local government had, the higher level of actual implementation was achieved. Second,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showed meaningful results of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the overall compliance rate of statutes, plans and projects in the selection of women-friendly cities, gender training of grade 6 or lower public officials, output of policy improvement plan and progressive partisanship of local councilor. In addition, the member composition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mmittee was found to be a key factor affecting the compliance rate of statutes. Finally, directions that can enhance the utiliz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resul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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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성별영향평가제도(Gender Impact Assessment)1)는 성 주류화 전략 도구의 하나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공공정책을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통합하여 성차별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명시적 차별 개선뿐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사회문화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암묵적인 차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Verloo, 2005; 최유진 외, 2014: 17).

      정부는 200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과 2012년 시행을 통해서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 정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에 9개 기관 10개의 대상 과제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에서 29,906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여성가족부, 2020a)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공공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수행과정을 통해서 분석결과와 정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성인지 관점과 제도 이해가 낮은 현실을 인식하고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를 비롯한 제도 정비, 운영지원 확대, 대상 정책의 다각화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일구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06년 실적부터 ‘국정시책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비율을 포함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다(김경희, 2011:13; 이기순, 2015: 134).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실행된 성별영향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확대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수에 비해 평가결과의 이행과정은 담당 부서의 자율의지에 따라 추진되거나(김근세 외, 2010; 장민선, 2011)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검토 및 행정 절차, 장시간 소요되는 준비과정, 순환보직에 의한 담당자 변경 및 인수인계의 미흡(이은아, 2018) 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관점의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형식적인 평가서 작성과 개선에 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이후 진행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영향요인(김둘순, 2013), 공무원의 수용도 및 수행성과, 운영성과 관련 연구(안상수, 2014; 도수관·서예정, 2017, 황은정·이근주, 2019), 추진동력에 관한 연구(이기순, 2015),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최유진, 2018) 등이 진행되었다. 성별영향평가제도 성과분석 및 정책개선 이행에 관한 연구에는 류연규(2011), 김경희 외(2012), 김경희 외(2015), 김둘순 외(2015) 등이 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평가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기술적 도구”(Daly, 2005)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산출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2)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평가결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환경 등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19.7%를 수행하였고, 추진과제 수 대비 개선계획 산출률은 40.2.%, 평가결과 활용은 추진과제 수 대비 14.3%이다. 추진 실적 대비 낮은 정책개선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요구된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연계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탐색된 연구는 향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환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의 의의와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둘째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과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에 대한 경기도 내 자치단체 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고 평가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한다.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성 주류화 전략적 도구로서의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추진 절차
          성 주류화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 정책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책을 비롯한 프로그램 및 사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UN, 1995) 추진 전략인 성 주류화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정의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다(마경희, 2007).

          유럽평의회 성 주류화 전문가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성 주류화는 정책과정의 (재)조직화, 개선, 발전, 평가이며, 정책 결정 관련 행위자에 의해 모든 수준과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통합”(Council of Europe, 1998: 15; Walby, 2005: 327 재인용)이라 하였고, 델리(Daly)는 “성 주류화란 공공정책의 구조, 과정, 환경에 성인지 실천과 규범을 내재화함으로써 평등을 제도화하는 것”(Daly, 2005: 435)이라 하였다. 이처럼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전환(transformation)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마경희, 2007:48-49), 도구로 축소되거나 수사에 머물러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Booth & Bennett, 2002; Daly, 2005; Verloo, 2001; 마경희, 2007; 이은아, 2016: 268)와 동시에 여성문제를 희석시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Stratigaki, 2005; 배은경, 2016; 이은아 2016: 2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류화는 성인지 관점이 관통하는 공공정책의 ‘전환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성 주류화 전략도구인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 정책3)이 확대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제도의 평가 주체는 공무원이고, 관리·운영은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에서 진행(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 제2항)되고 있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검토의견 통보4), 반영계획 제출, 반영계획관리로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20b). 대상 정책인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고려하여 공통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서와의 연계가 추진되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와 성평등 조치 사항이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여성가족부(2020b).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재정리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개선 계획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당해연도나 차년도부터 반영된다. 정책개선이 이행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다.5)

        

        
          2)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표 1>에 제시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대비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추진과제 수와 개선계획 수립과제 수6)는 대체로 20% 내외의 추진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과제 실적의 경우 2017년 21.9%를 제외하고는 15% 내외로 나타났다. 광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7-2020)
              단위 : 과제수(%1), %

            
            

          

          
            
              
                	년도
                	추진과제수
                	개선계획 수립과제
                	개선과제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과제수
                	과제수
                	산출률2)
                	과제수
                	이행률3)
              

            
            
              	2017
              	23,078
              	4,545
(19.7)
              	6,935
              	1,243
(17.9)
              	27.3
              	2,862
              	627
(21.9)
              	13.8
            

            
              	2018
              	21,665
              	4,556
(21.0)
              	7,225
              	1,514
(21.0)
              	33.2
              	1,979
              	269
(13.6)
              	5.9
            

            
              	2019
              	17,541
              	3,626
(20.7)
              	6,516
              	1,445
(22.2)
              	39.9
              	2,791
              	467
(16.7)
              	12.9
            

            
              	2020
              	17,805
              	3,508
(19.7)
              	6,674
              	1,409
(21.1)
              	40.2
              	3,063
              	502
(16.4)
              	14.3
            

          

          
            
              1) 비율(%)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실적 대비 비율
            

            
              2) 산출률=개선계획 수립과제/ 추진과제 수×100
            

            
              3) 이행률=개선과제 수/추진과제 수×100
            

            
              여성가족부(2017-2020a).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재정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추진과제 수 대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산출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 수립이 없는 과제들의 경우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는 과제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는 과제 중에는 작성과정에서 컨설팅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통보하는 사례도 있다. 개선과제 이행률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10%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

        

      

      
        2.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의 의의
        1990년대 이후 공공분야에서 ‘성과(Perform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공공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수행되지 않거나 공공문제 해결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평가도 사후, 사전, 과정 평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이 대상 집단이나 사회에 미치게 될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수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와 영향 등을 사전분석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종호, 2016: 206-209).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과정 전반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제언들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집행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추진 활동에 사용하는 행동이다”(Leviton and Hughes, 1981; 노유진, 2005, 김종호, 2016: 214 재인용).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를 통해 산출된 수정, 보안, 개선안, 확대 등의 내용을 정책 및 사업 등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다(노유진, 2005: 248).

        공공정책에서의 성과(performance) 개념은 정책산출(policy output)과 정책성과(policy outcome)7) 중에서 정책성과만을 성과로 보는 입장과 둘 다 포함한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김경희 외, 2010). 전자는 정책효과를 비롯한 부수적 효과, 부작용, 사회적 희생을 포함한 입장(이종수, 2000: 272; 김경희 외, 2010: 24)이며 후자의 입장은 공공정책의 ‘성과’를 정부가 가용예산과 자원 활용을 통한 정책산출과 정책성과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Rogers, 1990; 박기백·최준욱, 1999; 박중훈, 1999; 이창길, 2007; 김경희 외, 2010:24).

        김경희 외(2010)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정책산출과 정책성과를 포함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그 이유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6년 동안은 정책개선 이행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성과는 정책산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성별영향평가의 정책성과로는 정책·제도 개선 사례, 공무원 교육을 통한 성인지력 향상, 젠더거버넌스를 들 수 있으며 정책산출로는 추진체계, 담당인력, 법제도적 기반, 평가결과에 의한 환류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성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성과들 중에서 포함범위의 차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 본격적인 수행 이후 법·제도, 추진체계, 인프라 마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에 의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므로 정책성과(policy outcom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정책성과(policy outcome) 중에서 정책개선이행의 확산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공공정책에서 젠더 분석의 확산을 위해 정책별 대상 과제 수의 확대와 개선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제시된 정책개선계획의 이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대상 과제의 확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06년 실적부터 ‘국정시책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실시비율을 포함하면서(김경희, 2011:13; 이기순, 2015: 134) 양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지표를 포함하여 정책평가의 활용을 견인·관리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20c)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성 주류화의 확산에 필요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이행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는 박재규(2008), 김경희 외(2010), 류연규(2011), 김경희 외(2012), 김경희 외(2015) 등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정책개선 사례분석을 비롯한 환류 추진체계 및 활성화 방안, 공무원의 인식변화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을 활성화할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제도적인 정착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인 정책개선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의 영향요인
        도수관·서예정(2017)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추진과제실적을 수행성과로 보고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시스템 관련 요인, 담당자의 인식과 태도 관련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의 기준을 정책성과인 정책개선계획의 이행으로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도 및 제도 간 연계, 정책산출 및 운영, 공무원 인식과 태도, 지역의 특성 및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1) 제도 및 제도간 연계
          (1)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수행과 정책 품질이 제고될(박선영, 2012)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30개이다(여성가족부, 2021). 그리고 2015년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를 반영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기준으로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 하는 기능으로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결과 활용,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이상과 같이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인지예산서와의 연계를 비롯한 정책개선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2)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연계란 “공동이 목적을 위해 정부 내·외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조직과 업무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며(NAO, 2001; 류춘호, 2015 재인용) 연계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정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류춘호, 2015: 2812).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는 두 제도 간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를 시행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행정안전부, 2020b)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이 외에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결산서)8)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결산서 제출 시 성인지결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두 제도 간의 연계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사업 기준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하고, 성인지예산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하여 분석단위가 달랐으나 2019년부터 두 제도 모두 대상사업 기준이 세부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분석 도구로써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도 성인지 관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마경희, 2011). 즉, 성인지예산의 대상 과제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포함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정책개선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예산을 통한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계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9)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본격화되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8).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9)를 표방한 여성친화도시는 “주류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이다(Walby, 2009:118-119; 최유진 외, 2014:26).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두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주요 정책 분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관광, 지역개발 등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전혜림·양승우, 2015)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계획·개발사업 분야는 주요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되는 실정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혜림·양승우(2015)에 의하면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적용은 평가에 따른 개선안을 개발 및 실시 계획, 시공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특성을 세부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특화성 미흡 개선과 지표 특성에 맞는 평가 시기 및 정기적인 이행관리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기순(2016)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적인 요구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조성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2) 성별영향평가 정책산출 및 운영
          (1)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정책의 산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담당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평등 정책개선 내용을 산출한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정책개선안을 수립하는 해당 지표를 살펴보면 법령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 통계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9)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 및 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하였고, 사업의 경우 법령 및 지침, 예산, 사업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은 평가서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 산출 내용을 기준으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책개선계획의 산출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중요한 근거이다.

          (2) 성평등 전문관 도입

          안상수(2014)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교육참여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었지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부족과 익숙하지 못한 업무로 인해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수행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의 성 주류화 전략을 추진할 전문직위제10)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9개 시군에서 전문직위제를 채용하였다. 성평등 전문관은 공공정책이 성인지 관점으로 통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여 성 주류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성평등 전문관은 내부의 ‘전문가’ 위치에서 직원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평가서 작성 등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기도 하며(이은아, 2018: 185)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업무의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전문가는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해 제도 간 연계 및 운영을 담당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창구가 되어 평가결과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3)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총 17개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과 대상 정책 선정, 결과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법 제17조 및 령 제14조),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평가교육 지원, 컨설턴트단 구성·운영 등을 하고 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경기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20년 기준으로 9명의 연구 및 컨설턴트 인력과 27명의 외부 컨설턴트11)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컨설턴트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공무원이 성인지 관점에서 대상 과제를 평가하고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개선의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이기순(2016)에 의하면 업무담당자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젠더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젠더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별 통계를 활용한 평가서 작성과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업무담당자가 정책개선계획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젠더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여부는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이 평가 주체이고, 평가결과의 이행은 공무원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이 수반되어야((김둘순·강민아, 2010: 292) 공무원의 성인지력(gender sensitivity)의 증진과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있으며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대상과제 업무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9,388명, 2018년 12,415명, 2019년 7,767명, 2020년 15,107명이 성별영향평가교육에 참여하였다.12) 정부는 공무원의 제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수를 포함하여 2019년 실적까지 반영하였다.

          성 주류화 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관리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박성정 외, 2003; Roggeband & Verloo, 2006; 김양희 외, 2006; 김둘순·강민아, 2010) 이를 통해서 부서 간의 협력적 정책개선 이행의 실행을 모색할 수 있다. 김둘순·강민아(2010)에 의하면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 담당 공무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적극적인 수행전략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위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 책임감 있는 자세는 성인지력 증진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관련 교육의 참여는 정책개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및 특성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정, 2018). 이외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석된 연구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평등 실현에서의 중요도(안상수, 2014)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김경희 외, 2010)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여성 공무원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성 격차 지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성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김경희 외, 2010)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관심과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국가관료제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제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계층제가 작용하고 있다(박종민·윤견수, 2015). 정책결정자가 특정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방향을 가진다면 정책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홍순식, 2011: 이대웅·권기헌, 2014: 104)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도 의사결정권자인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지방정부는 단체장이 지배하는 ‘강(强)시장’의 특성이 강하기(박종민, 2000: 42; 장석준·김두레, 2012: 293) 때문에 특정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정책추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기순(2015)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는 대체로 업무담당자의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자가 관심을 표명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부서와 상급자의 협조를 얻어 제도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책개선 이행에서도 성과를 내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이해를 촉구하는 경우이다. 특히 성인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지향점이 있는 진보성향의 의원이거나 여성의원일수록 의회 질의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성과 질적 제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에 자원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제안하여 수용되기도 한다(이기순, 2015).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연계된 성인지예산서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과의 연계 등을 질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상 과제의 조례, 예산, 사업수행 방식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서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자료와 변수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사업추진 관련 자료, 정책개선 이행 자료, 관련 조례를 수집·분석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측정하고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법령, 계획, 사업의 대상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이행 결과를 수집·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인 법령, 계획, 사업의 대상 과제 중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 후 추진된 정책개선의 이행률이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인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 영향요인을 대상 정책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법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계획은 추진 대상 과제 수가 다른 대상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종속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은 과제 건수가 아닌 백분율로 측정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매뉴얼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은 성별영향평가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단위사업 규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상 과제 수의 규모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개선 이행 건수가 아닌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개선 이행기준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당해연도 내에 이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행률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발행하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과제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 전체 대상과제 수 대비 정책개선 이행과제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평가 대상 과제의 선정 여부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는 제도 및 제도간 연계 요인, 정책산출 및 운영 요인, 담당자의 인식과 태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제도 및 제도간 연계 요인은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하는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하였고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도구인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를 통한 정책개선 이행 예산 반영 효과를 분석하고자 지방재정 365에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비율을 활용하였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개선 내용을 산출·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단계별 정책추진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 누적 연수를 활용하였다. 누적 연수를 활용한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매뉴얼에 의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지정 기간에서 추진된 성별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 정도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기초의회 당파성은 정당별로 선거시기에 제출한 정당정책 중 (양)성평등, 성차별 개선, 성별격차 해소와 같은 키워드로 정책을 제시한 정당 소속의 단체장과 의원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정책산출 및 운영요인과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경기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에 관한 정보는 <표 2>이다.

        
          <표 2> 
				
          

          
            변수 정의 및 자료 출처
          
          

        

        
          
            
              	변 수
              	설 명
              	출 처
            

          
          
            	종속 변수
            	개선 이행률
            	개선이행 과제수/추진 과제수*100 (단위: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법령개선 이행률
            	법령 정책개선이행 과제수/법령 추진 과제수*100 (단위: %)
          

          
            	사업개선 이행률
            	사업 정책개선이행 과제수/사업 추진 과제수*100 (단위: %)
          

          
            	독립 변수
            	개선계획 산출률
            	정책개선 계획수립 과제수/추진 과제수*100 (단위: %)
          

          
            	법령개선계획 산출률
            	법령 정책개선 계획수립 과제수/법령 추진 과제수 (단위: %)
          

          
            	사업개선계획 산출률
            	사업 정책개선 계획수립 과제수/사업 추진 과제수 (단위: %)
          

          
            	전체 컨설팅 실시율
            	컨설팅 과제수/추진 과제수*100 (단위: %)
            	경기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법령 컨설팅 실시율
            	법령컨설팅 과제수/법령추진 과제수*100 (단위: %)
          

          
            	사업 컨설팅 실시율
            	사업컨설팅 과제수/사업추진 과제수*100 (단위: %)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 (단위: 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평등 관련 전문인력 구성 여부
            	있음=1 없음=0
            	시군 홈페이지
          

          
            	단체장의 정치성향
            	진보성향=1 보수성향=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초의회 당파성 비율
            	진보성향 의원 수/전체 의원 수*100 (단위: %)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원 수/전체 의원 수*100 (단위: %)
          

          
            	성인지예산 비율
            	성인지예산액/세입예산액*100 (단위: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단위: %)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누적 연수 (단위: 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자수 (5급 이상)
            	성인지정책교육 5급 이상 공무원 이수자 (단위: 명)
          

          
            	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자수 (6급 이하)
            	성인지정책교육 6급 이하 공무원 이수자 (단위: 명)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표본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항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운영과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특히 2019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미이행과제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결과 분석을 2016년부터 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이행결과 데이터는 접근하기 어려워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분석은 지역들의 관철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시간효과(time effect)를 고려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을 연도별로 관측하여 동적(dynamic)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누락된 변수를 처리하는데 유용한 분석모형이다(최충익, 2008).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가져서 오차항의 동분산성의 가정을 위배하거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Pooled OLS로 분석할 경우 일치추정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민인식, 2018) 이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식(1)은 패널 개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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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에 대한 종속변수이고, α는 상수항, β는 기울기, x는 독립변수이다. ui는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e는 오차항, i는 기초자치단체, t는 연도(year)로 eit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이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ui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므로 ui∼o,σu2이고 eit ~ iido,σu2, i=1,⋯,N이다. 확률효과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불변(time invariant) 오차항과 관찰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확률효과의 장점은 시간불변 독립변수에 대한 계수값을 추정할 수 있으며 자유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민인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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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효과모형에서는 ui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며 식(1)을 식(2)처럼 a + ui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상수항 α가 기초자치단체 i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이질성 ui과 독립변수 xit가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α와 β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민인식, 2018: 2).

        다음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면 확률효과 추정량을 효율적인 추정량으로 선택한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을 위해 R소프트웨어(http://www.r-project.org)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 후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선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3>는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3>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대상 과제의 개선이행률은 평균 11.45%이며 2018년을 제외하고는 10%대에서 정책개선이 이행되고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합계*
            	11.45
            	9.92
            	49.02
            	0.00
            	124
          

          
            	2017
            	12.77
            	10.80
            	49.02
            	0.00
            	31
          

          
            	2018
            	5.59
            	4.74
            	15.84
            	0.00
            	31
          

          
            	2019
            	12.97
            	8.31
            	31.93
            	0.88
            	31
          

          
            	2020
            	14.47
            	12.08
            	48.68
            	0.00
            	31
          

          
            	법령
            	8.85
            	8.78
            	42.59
            	0.00
            	124
          

          
            	사업
            	16.14
            	17.59
            	81.82
            	0.00
            	124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산출률
            	합계*
            	32.77
            	18.20
            	72.80
            	0.00
            	124
          

          
            	법령
            	11.47
            	9.49
            	44.44
            	0.00
            	124
          

          
            	사업
            	63.06
            	35.43
            	100.00
            	0.00
            	124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시율
            	합계
            	63.20
            	26.04
            	135.14
            	2.48
            	124
          

          
            	법령
            	28.99
            	35.41
            	135.90
            	0.00
            	124
          

          
            	사업
            	116.45
            	36.18
            	250.00
            	3.75
            	124
          

          
            	5급이상 교육 참여자수
            	38.07
            	51.63
            	297.00
            	0.00
            	124
          

          
            	6급이하 교육 참여자수
            	322.20
            	470.08
            	2823.00
            	0.0
            	124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
            	2.48
            	3.35
            	10.00
            	0.00
            	124
          

          
            	담당 전문인력 여부(더미)
            	0.19
            	0.40
            	1.00
            	0.00
            	124
          

          
            	단체장의 정치성향(더미)
            	0.84
            	0.37
            	1.00
            	0.00
            	124
          

          
            	기초의회 진보 당파성 비율
            	60.79
            	13.79
            	77.78
            	0.00
            	124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37.31
            	13.18
            	85.71
            	12.50
            	124
          

          
            	성인지예산 비율
            	5.60
            	4.08
            	19.76
            	0.42
            	124
          

          
            	여성공무원 비율
            	46.33
            	4.70
            	55.28
            	34.84
            	124
          

          
            	성별영향평가위원회구성 누적연수
            	0.95
            	1.29
            	5.00
            	0.00
            	124
          

        

        
          
            * 합계=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총합계
          

        

        

        법령에 대한 개선이행률은 8.85%, 사업에 대한 개선이행률은 16.14%로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이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법령의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를 대상 정책으로 규정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14)한 대부분이 대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 과제수에 비해 법령에 해당하는 대상 과제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성별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법령·계획·사업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개선계획 산출률은 평균 32.77%이며 법령 개선계획 산출률은 11.47%, 사업 개선계획 산출률은 63.06%로 사업에 대한 대상 과제의 개선계획 수립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지 관점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 실시율은 63.2%이며 법령 컨설팅은 28.99%, 사업 컨설팅은 116.45%15)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 컨설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경기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매년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31개 기초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 운영을 지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주체인 공무원의 성인지력 증진과 제도 이해 향상을 위해 추진된 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평균 38.07명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322.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는 2.48년, 담당 전문인력 여부는 0.19명, 기초의회 진보당파성 비율은 60.79%, 성인지예산 비율은 5.6%, 여성 공무원 비율 46.3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누적 연수는 0.95년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과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에 대한 경기도 내 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GeoD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의 경우 경기남부권의 중서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이행이 높은 최상지역의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고, 최하지역의 공간적 군집은 경기 동북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산출의 경우 경기남부권의 서남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최상지역의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다. 최하지역은 정책개선 이행률 최하지역과 같은 경기 동북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으며 이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거나 도농복합도시였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산출률과 정책개선 이행률이 모두 최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원, 군포, 파주 3개 지역이며, 산출률이 중상지역인 용인, 광주, 하남, 안양은 공간적 군집을 형성하면서 정책개선 이행률이 높은 최상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이 최상지역인 고양, 남양주의 경우 중하, 최하로 이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체로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이 높을수록 정책개선 이행률도 비례하거나 높아질 수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개선이행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과 정책개선계획 산출률 사분위수지도
          
          

          

        

      

      
        2.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이 법령, 계획,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되므로 법령, 계획, 사업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분석과 법령, 사업에 대한 대상 정책별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법령·계획·사업을 포함한 종합이행률, 법령이행률, 사업이행률에 대한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분석결과 모두 p<.01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실시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 종합이행률(x2 =16.327, p= 0.177), 법령이행률(x2 =12.354, p= 0.418), 사업이행률(x2 =5.850, p= 0.92)로 나와 귀무가설을 받아들여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종합이행률 (표준오차)
              	법령이행률 (표준오차)
              	사업이행률 (표준오차)
            

          
          
            	제도 및 제도간 연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0.3406
(0.6870)
            	0.45923*
(0.2536)
            	-0.3066
(1.3029)
          

          
            	성인지예산비율
            	-0.1089
(0.2072)
            	0.0622
(0.0710)
            	-0.1911
(0.3737)
          

          
            	여성친화도시지정 누적 연수
            	-0.5522*
(0.2908)
            	-0.0464
(0.1042)
            	-1.2690**
(0.5268)
          

          
            	인식과 태도
            	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자(5급 이상)
            	0.0017
(0.0213)
            	-0.0047
(0.0083)
            	0.0053
(0.0404)
          

          
            	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자(6급 이상)
            	-0.0059***
(0.0020)
            	-0.0004
(0.0008)
            	-0.0096**
(0.0038)
          

          
            	계획 산출 및 운영
            	정책개선계획 산출
            	0.3583***
(0.0473)
            	0.8632***
(0.0335)
            	0.2908***
(0.0443)
          

          
            	컨설팅 실시율
            	-0.0289
(0.0285)
            	0.0025
(0.0088)
            	-0.0449
(0.0384)
          

          
            	담당 전문인력 여부
            	0.6212
(2.3748)
            	1.1685
(0.8644)
            	-1.8224
(4.3552)
          

          
            	환경 및 특성
            	단체장의 정치성향
            	-0.2230
(2.3220)
            	-0.4202
(0.8771)
            	1.8906
(4.4418)
          

          
            	기초의회 진보당파성 비율
            	-0.1471**
(0.0666)
            	-0.0551**
(0.0256)
            	-0.1433
(0.1257)
          

          
            	기초의원 여성비율
            	0.0179
(0.0637)
            	0.0030
(0.0227)
            	0.0169
(0.1172)
          

          
            	여성공무원 비율
            	0.3926
(0.2615)
            	0.0513
(0.0920)
            	0.8204*
(0.4703)
          

          
            	상수
            	-4.8265
(10.8912)
            	-0.4849
(3.7090)
            	-20.7175
(19.2742)
          

          
            	
              x
              2
            
            	97.3197***
            	973.763***
            	82.8675***
          

          
            	R2
            	0.4672
            	0.8977
            	0.4274
          

          
            	Adj-R2
            	0.4096
            	0.8866
            	0.3656
          

          
            	사례수
            	124
            	124
            	124
          

        

        
          
            *p<.1 **p<.05 ***p<.01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제도 및 제도간 연계에서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의 경우 각각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10%의 유의수준과 5%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할수록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이행률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부서별 성인지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정책개선이행으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 연계가 미흡한 지점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법령이행률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10% 유의수준에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의 경우 각각 정(+), 부(-)의 결과가 나왔는데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연계와 관련해서는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에서 부(-), 법령이행률에서 정(+)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참여와 관련하여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에서 각각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도수관·서예정(201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성과의 영향요인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교육참여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실적을 수행성과로 분석한 결과로써 교육참여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수행실적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참여율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도출된 정책개선계획 내용을 이행하는데 부(-)의 효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6급 이하 업무담당자들의 교육참여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개선안을 산출하거나 정책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산출 및 운영에서 정책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제가 많을수록 정책개선이행이 증가로 나타났다. 종합, 법령, 사업이행률 모두에서 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령은 사업에 비해 정책개선이행에 더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실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법령이행률 정(+),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 부(-)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컨설팅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와 관련된 결과로써 법령 컨설팅 의견이 사업 컨설팅 의견보다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컨설턴트가 제시한 의견이 업무담당자의 성인지 인식 정도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되거나 형식적인 평가서 작성으로 인해 컨설팅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담당 전문인력 여부는 종합이행률과 법령이행률의 경우 정(+), 사업이행률의 경우 부(-)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동안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필요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된 바 있다. 성평등 전문관은 기초자치단체 내의 조직 문화, 전문인력의 권한과 업무 등이 상이하여 정책개선이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개선 이행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관에 대한 위상과 역할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및 특성에서 기초의회 진보 당파성의 경우 종합이행률과 법령이행률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기초의원 여성비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일수록 사회적 평등가치 실현을 위해 성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진보적 성향의 의원 중 성인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수록 심의과정을 통해서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진보, 보수를 넘어 전반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은 점과 정책개선 이행과정에서의 역할이 미비한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책개선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성인지 역량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은 법령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 결과를 조례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부터 개선의견 통보를 받았을 경우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면에 기초의원은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이 되어 실제적인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원의 관심 정도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개선 이행의 확대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별영향평가교육 운영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대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독려를 통해 공무원이 정책개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사업이행률의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상수(2010), 김경희·김둘순(2010), 황은정(2018)의 연구결과처럼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성별영향평가의 수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정책개선 이행에서도 연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정책개선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표 4>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법령·계획·사업을 포함한 성별영향평가 종합이행률에서는 정책개선계획 산출이 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 연수와 6급 이하 성인지교육 참여율, 기초의회 당파성 비율이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령이행률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정책개선계획 산출이 정(+), 기초의회 당파성 비율이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행률에서는 정책개선계획 산출과 여성공무원 비율이 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누적연수와 6급 이하 성인지교육 참여자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확률효과모형과 공간적 패턴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의 내용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과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으로 시각화한 결과 정책개선 이행의 경우 최상지역은 중서부 자치시군, 최하지역은 동북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산출의 경우 최상지역은 서남부 자치시군, 최하지역은 동북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이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의 산출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정책개선 이행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동북부 자치시군을 중심으로 정책개선계획 산출과 정책개선 이행이 다른 자치시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대체로 농촌지역이거나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규모, 예산, 사업의 규모가 도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작고, 공무원의 성평등 정책의 이해수준, 담당공무원의 배정 및 업무강도, 타부서와의 협력관계,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예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최하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약지역의 컨설팅 및 교육을 우선 고려하거나 이행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전략 제도 간의 효과성 있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2)하는 기능으로 정기회의를 통해서 대상 정책의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책개선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대체로 년 2회 내외의 회의가 개최되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심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 추진현황 및 결과 심의로 운영된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법령이행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듯이 향후 위원회 운영에서 정기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사후 보고가 아닌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대상과제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과 성인지관점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성평등 목표 및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고려한 대상과제 선정이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젠더정책의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정책개선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종합과 사업이행률 부(-) 값 추정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연계되지만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내용이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 연계되는 수준이 미비한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내용은 성별 형평성을 위한 예산 조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방법 개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사업에서 도출된 개선계획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달리 성인지예산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은 두 제도 간의 연계 효과성 이해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원이 두 제도 간의 연계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성별영향평가서의 정책개선과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의 효과적인 연계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작성과정에서 두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결과 및 정책개선과 성과목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가 컨설팅이 요청된다.

      이밖에도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정책개선 이행에 부(-)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볼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대상정책을 성별영향평가와 연계 수행한 성과는 있으나 실제 정책개선 이행이라는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미흡함을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조성과정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한 대상과제 선정과 정책개선 이행에 대한 관련 부서 간의 협력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성인지력 증진과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반감을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인지 관점의 평가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교육이 정책개선 이행에 부(-)의 효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 해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교육참여가 제도화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젠더관점의 정책개선안을 산출하거나 정책개선 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사항 없음’에 해당하는 과제가 48.9%를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에 대해 대상 정책별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이 평가서 작성을 비롯한 컨설팅 의견 수용 여부, 자체개선안 제시, 정책개선 실행에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대상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5급 이상 관리자의 교육참여가 종합이행률과 사업이행률에서 정책개선 이행에 정(+)의 효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평가결과 활용의 제고를 위해 정책결정을 책임지는 고위관리자와 정책집행을 총괄하는 5급 이상 관리자의 교육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관점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활용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공감할 수 있다면 정책개선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관심을 통한 상시적인 점검이 진행된다면 업무담당자 변경 및 인수인계 미흡, 정책개선계획이행에 관한 자율적 판단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성과 제도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전파가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를 활용한 영상,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무원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동료 직원의 우수사례를 통해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기준 1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BSC 부서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임혜경외, 2021) 정책개선 이행실적을 지표로 반영하여 관리한다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계획 산출률의 경우 종합, 법령, 사업이행률에서 정(+)의 유의미한 결과로 정책개선 계획수립은 정책개선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개선계획의 산출이다.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계획이 산출되어야 이행 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업무담당자가 성인지 관점의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계획을 산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령, 계획, 사업의 대상 정책별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컨설팅 실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법령 컨설팅이 사업 컨설팅보다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컨설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성인지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분야별 컨설턴트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 계획, 사업별로 담당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책분야별로 전담 컨설턴트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가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발굴과 맞춤형 정책개선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성된 컨설턴트에 대한 재교육과 정책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양성 훈련을 통해 발굴해나갈 수 있다. 또한 컨설팅 의견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컨설턴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텅 의견 수용 관리가 점검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직위제로 채용된 성평등 전문관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운영을 담당하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등의 성 주류화 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정책개선 이행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 부서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원활한 부서 간 협의와 이행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초의회에 진보성향의 의원이 많을수록 정책개선 이행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의원들이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아 공무원에게 정책개선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정책개선 이행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를 비롯한 행정관료,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 제고를 위해 행정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된 사례가 선행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이 제시된 바 있다. 시민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추진되는 정책개선 이행 상황파악과 이행 촉진을 독려할 수 있으며 성인지 관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 활용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결과 활용 제고의 측면에서 대상 정책별 심층적인 진단과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Notes
      
        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로 통일하되, 개정 전의 지침, 관련법 등은 원문 그대로를 살려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표기하였다.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통해서 정책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된 과제, 즉 “정책성과(policy outcome)”(이종수, 2000; 김경희 외, 201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정책개선이행’ 용어도 동일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3) 대상 정책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과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이 대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영 제2조). 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 정책 기준으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4)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개선의견’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반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한다(여성가족부, 2020b).
      

      
        5) 나아가 2019년부터 중앙 및 광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정책개선 실적관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은 2012년, 계획·사업은 20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이나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를 점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6)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책개선계획 과제 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수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21).
      

      
        7) 정책산출은 정책집행의 일차적 결과를 의미하고 정책성과는 정책대상 집단에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의미한다(김경희 외, 2010).
      

      
        8) 성인지결산제도란,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안전부, 2020a: 411).
      

      
        9)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고,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0b).
      

      
        10) 전문직위제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분류해서 순환보직과 전보를 제한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적인 수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이은아, 2018: 184). 전문직위제로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주무관, 성평등 전문관, 전문위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직위가 명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위제 임기제 공무원을 ‘성평등 전문관’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11)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안내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자격요건 :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도시공학(건축학), 과학 등 다양한 전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로 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③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④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⑤ 지역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수료자 중에 해당해야 한다. 단, 석사학위 미소지자인 경우 위의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9a).
      

      
        12) 여성가족부(2018-202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참조.
      

      
        13) 2006년 사업실적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해당 지표에 참조하여 대상 과제수를 선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2017-2020c).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참조).
      

      
        14)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외 기준은 1.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2.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3.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4.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이다(여성가족부, 2020b).
      

      
        15)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경우 대상 과제수에 비해 컨설팅 수가 많은 이유는 컨설팅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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